
경제 > 경제일반

"조사 불응에 과태료 부과 안 한다"…입장 선회한 통계청

등록 2019.01.07 16:29:34

【서울=뉴시스】 강신욱 통계청장이 30일 대전시 정부대전청사 청장실에서 유럽 연합 통계국(Eurostat) 마리아나 코체바 처장

을 만나 향후 양자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8.11.30. (사진=통계청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김진욱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7일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

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불응 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다만 조사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사를

심각히 방해하는 요인이 초래될 수 있는데 그런 요인들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신중히 고민하고 대처할 것"이라

고 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새롭게 개편해 적용하기 시작한 올해부터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이다. 강 청장은 "국민들께 최대한 끝까지 부탁드리고 자세를 낮춰 조사 취지를

설명하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통계청이 하루 전날 내놓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설명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통계청은 이 자료에서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 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었다.

강 청장은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불응 가구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을 과거와 같이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현장 조사 요원에 대한 조사 대상 가구의 폭언이나 폭력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해선 "조사 요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에 대한 조치는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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